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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동서독 경찰통합시 동독의 인민경찰이 통일독일의 경찰체제에 어떻게 흡수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독일의 사례가 남북한 통일시 북한경찰을 흡수·활용하는데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통일과도기 북한 지역내 소요와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략 11만 명 정도의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대

규모 인원을 통일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남한에서 전부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바로 이

점에서 독일 통일과정에서 구동독 경찰의 흡수 사례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좋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본다. 서독

경찰은 경찰통합을 주도하면서 동독지역의 인민경찰을 일정한 요건 하에 선별하여 통일독일의 경찰로 재임용하여 활용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높은 치안수요에 대비하여 마찰 없이 북한 인민경찰을

흡수함으로써 남북한 경찰의 원활한 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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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East German police was absorbed into the Unified Germany Police. The experience of

Germany suggests a few implications and preview points when the two Koreas unify how North Korean police to

absorb and utilize, which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According to a study, in a unified transition in North Korea,

110,000 police forces is needed in order to cope with an outbreak of rioting and public disorder in North Korea. It is

never easy, in an imminent unification, to secure a large number of police forces in a short time. We cannot help

making the best use of North Korean police. At this point, the German case would be nice for us to see the

implications presented. Because West German police led the integration of East Germany in the People's Police, and

reemployed them under certain conditions. As a result, by taking over the People's Police of North Korea without

friction with the security of the high security demand required by the unification proces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chieve seamless integration of the North-South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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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남북한 통일이 언제,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또 통

일의 과정에서 어떠한 변수가 돌출할지에 대해 그 누

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1) 역설적이게도 여기에

통일을 대비한 사전준비가 더 필요한 이유가 있다. 독

일의 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더

욱 그렇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동서독

으로 분단되어 냉전의 최전방에 놓이게 되었던 독일

이 과연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

던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었다. 때문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정치권, 정보국, 전승국 등 어느

누구도 예견할 수 없었고,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떠한

준비나 계획도 없었”[1]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다. 그러나 그로 인해 겪었던 혼란과 시행착오는 결코

작지 않았다.

이러한 독일통일의 사례는 언젠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분석해

야 할 대상이다. 나아가 우리가 창조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동서독 경찰의 통합노력을 간략히 알아보고, 이를 기

초로 동서독 경찰통합시 동독의 인민경찰이 통일독일

의 경찰체제에 어떻게 흡수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

다. 또한 이러한 독일의 사례가 남북한 통일시 북한경

찰을 흡수·활용하는데 주는 시사점을 분석·제시해 보

고자 한다.

2. 독일의 통일과 동서독 경찰의 통합

노력

2.1 동독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

1) 왜냐하면 첫째, 남북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

들이 존재할 것임에 틀림없으나, 이 요인들을 식별하기

가 어렵다. 둘째, 설혹 그 요인들을 식별해 낸다고 하더

라도,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얼마나 통일에 영향

을 미치는지 알기 어렵다. 셋째, 비록 그 요인들과 국토

통일 간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하기가 결코 쉽지 않

다. 오관치 외, 통일시나리오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과제,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 2007, 4쪽 참조.

동서독의 통일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1989년 4월 헝가리

에서 오스트리아와의 국경봉쇄를 해제하고, 같은 해 5

월 2일 유럽을 동서로 분단시켰던 철조망을 최초로

철거하여 수천 명의 동독주민들이 헝가리·체코·폴란

드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장벽붕괴는 이

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해 9월 10

일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공식적으로 개방

하였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연말까지 약 35만 명의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하는 대규모 동독 탈출사

태가 전개된다.2) 이러한 대량 탈출사태는 동독의 붕

괴 및 그에 따른 독일통일을 앞당기는 결정적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동독의 수상 호네커는 1989년 10월 7일

동독건국 40주년 행사에서 “늦게 오는 자는 하늘의

벌을 받는다”라며 동독의 반개혁적 노선을 비판한 고

르바쵸프의 지적에 대해 “죽음을 선언한 자는 오래

생존하는 것이 상례”라고 반박하면서 개혁을 거부하

였다. 경찰은 반정부시위를 벌이는 시위군중을 구타하

고 체포하는 등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고, 서독

TV에서 이를 보도하는 장면을 본 동독주민들에 의한

시위확산이 가속화되었다. 10월 9일 7만 명이 참가하

던 동독의 라이프찌히 월요데모는 그해 11월 6일 50

만 명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위에

대해 경찰과 군은 진압하지 못하고 점차 수수방관하

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시위대의 개혁요구는 마침

내 동서독 통일을 주장하는 요구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처럼 정치적·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1989년

11월 9일 19시경 동독의 정치국 공보담당비서 샤보브

스키(Schabowski)가 기자간담회 중에 서독과 서베를

린으로 가는 여행이 사실상 자유로워진다는 여행규정

을 설명하면서 ‘언제부터 발효되느냐’는 기자의 질문

에 “즉시(sofort, unverzüglich)” 발효된다고 답변하였

는데[2]3),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결국 그날 19:

2) 이러한 배경에는 서독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서독정부는

1989년 8월 말 헝가리정부와의 비밀협상을 통해 10억

DM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헝가리-동독 간에

체결된「여행협정」을 파기토록 하였던 것은 그러한 좋

은 예이다. 손기웅, 독일통일의 선례와 우리의 활용방안: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북한 유사시 사회안정화 방

안” 세미나 발표자료,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코리아정책

연구원, 2011,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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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경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이를 계기로 1990년

8월 31일 동서독간 통일조약4)이 체결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3일 동독지역 5개주가 이 통일조약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면서 40년 이상 분단되었던

동독과 서독은 통일되었다.

2.2 통일에 따른 동서독 경찰의 통합 노력

1990년 10월 3일 발효된 “독일통일조약”은 독일민

주주의 공화국의 탄생을 알림과 동시에 동독의 붕괴

를 의미하였다. 이는 체제유지를 위한 구동독의 경찰

및 보안기관들도 더 이상 존속의 이유가 없어졌음을

말한다. 독일의 통일은 통일조약 제3조에 따라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엄

밀히 말하자면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이나 다

름없었다. 따라서 통일과 동시에 서독의 기본법 체계

가 동독지역의 새로운 5개 주에도 적용되었다.5) 구동

독 경찰의 입장에서 그것은 통일 독일경찰이 일반 치

안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을, 그리고 서독경찰에 의한

동독 인민경찰의 재편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서독

의 경찰은 동독의 인민경찰이 따라야 할 경찰상이며,

또한 자문가인 동시에 통일경찰의 지도부라는 3가지

역할을 기본으로 동독 인민경찰의 재편작업을 추진하

였다[3].

1989년 12월 15일 서독 연방범죄수사청(BKA)6)은

동독지역의 경찰지원 분야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후

3) 사실 이 규정은 11월 10일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되어 있

었다. 이 때문에 독일 방송 ZDF는 이를 두고 ‘독일 역

사상 가장 멋있는 실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4)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 -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e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5) 독일(서독)의 경찰권은 기본법(헌법)에 따라 각 주의 권

한에 속한다. 이에 따라 동독지역의 새로운 5개 주도

1990년 10월 3일 0시를 기준으로 기존 동독의 중앙집권

화된 경찰권을 이양받았다. 베를린 지역의 경우 통일축

제 행사의 안전문제로 그보다 앞선 10월 1일 13:00를 기

준으로 경찰권이 서베를린 경찰로 이양되었다. 임준태,

독일형사사법론, 487쪽 참조.

6) 1951년 설립되었으며, 연방차원의 범죄수사 및 국제성

범죄의 진압을 위한 국제경찰협력 그리고 관련기관간

조정 등을 주임무로 하는 연방경찰기관임. 설립당시에는

수사업무를 할 수 없는 순수 연방범죄정보기관에 머물

렀으나, 지속적으로 권한을 확대하여 현재는 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까지 하고 있음.

에 내무부에 보고하는 등 구동독 경찰에 대한 지원

및 나아가 통일에 대비하여 동독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안공백 사태에 대한 점검을 구체화시켜 나갔

다[4]. 1990년 4월 18일에는 동서독 내무장관 회담이

1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특히 이 회담을 통해 동독 내

무장관은 전임 서독 연방범죄수사청장(1981-1990간)

하인리히 보게(Heinrich Boge)를 자문으로 영입하기

도 하였다[5]. 1990년 5월 5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내

무장관 연석회의에서 양측은 “동서독이 하루 빨리 과

거의 잔재를 청산하고 동화되기 위해서는 양측이 법

적·조직적으로 동화되어야 할 것, 관료와 전문가를 교

환할 것, 효율적으로 협력할 것, 공동기구를 설치하는

것”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6]. 같은

해 6월 29일 동서독 내무부장관 회의에서는 동독 신

연방주 민주경찰의 원활한 재건을 위해 서독의 州와

동독의 새로운 州 사이에는 자매결연방식에 의한 지

원체제를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동독의 5개 신연방州

에서는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이후부터 통일까지의 기

간, 즉 통일준비기간 동안에 서독 자매결연州의 경찰

을 중요한 모델로 삼아 경찰조직개편을 추진하였다

(아래 표 1 참조)[7].

동독지역 신연방 5개州에서는 1990년 10월 14일 州

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 및 그에 따른 정부의 구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경찰권행사를 위한 법적근거로서 서

독 자매결연州의 경찰법과 독일의 「통일경찰법모범

초안」을 모델로 경찰법 제정을 서둘렀다. 브란덴부르

크州에서는 1991년 11월 1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

른州에서는 1992년 8월 4일, 작센-안할트州에서는 19

91년 1월 29일, 작센州에서는 1991년 7월 12일, 튀링

엔州에서는 1991년 5월 14일 각각 새로운 경찰법 내

지 경찰조직법이 제정, 시행되었다[8]. 이로써 동독 인

민경찰의 업무 중 순수 경찰업무는 신연방주 경찰에

서 인수하고, 수송 및 항공경찰 업무는 연방국경수비

대에서 인수하고, 소방업무와 여권 및 주민등록업무,

교도관리 업무 등은 경찰업무에서 분리되어 소관행정

부서로 이전되었다. 또한 연방소관 업무인 독일국경수

비 및 연방차원의 범죄수사업무는 연방경찰조직으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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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독 신연방주와 서독 연방주간 자매결연

현황

동독 신연방주 서독 연방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자알란트

메크렌부르크-포어폼머른(Me

cklenburg-Vorpommern)

쉴레스비히-홀스타인,

함부르크, 브레멘

작센(Sachsen)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니더작센

튀링엔(Thüringen) 헤센

한편, 베를린의 경우 통일조약에 따라 동베를린 인

민경찰의 통수권은 베를린시(통일이전 서베를린)로

이양되어 동베를린 인민경찰은 베를린경찰로 흡수되

는 방식으로 통합이 추진되었다[9]. 이를 위하여 1990

년 6월 초부터 10월까지 베를린 내무성에 경찰통합을

위한 준비기획단(Projektgruppe)을 설치·운영하였다.

기획단에는 동서베를린 고위 경찰관 및 실무진으로

구성된 7개 분야(치안경찰, 형사경찰, 특수경찰, 장비

와 기술, 인사·교육과 재교육, 법, 조직)의 실무기획단

이 꾸려졌다. 여기에서 경찰통합에 관한 실무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총 160여개의 리

스트를 작성하고 항목별로 준비하였으며, 동베를린 인

민경찰로부터 경찰관서의 제원·장비·인원현황 등을

파악하였다[10].

3. 독일 경찰통합 과정에서의 동독

인민경찰의 흡수·활용

3.1 동독 인민경찰의 재임용

통일 독일의 동독 인민경찰에 대한 인수는 특히 사

회적 이유에서 ‘필요한 만큼 많이’가 아니라 ‘가능한

많은’ 동독 인민경찰을 받아들인다는 원칙하에서 이

른바 ‘흰 양들에게서 검은 양을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11]. 즉, 인권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반하거

나 독일의 자유민주질서를 거부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부한다는 것이다[12]. 이는 궁극적으로 법치

국가에 합당한 경찰을 구성,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원칙에 따라 동독의 고위직(경정급 이상)

경찰간부들은 대부분 해고되거나 은퇴해야 했다. 이들

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통일 독일의

경찰로 인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심지어 다른 곳

으로의 이동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위직 경찰의

경우 통일 당시까지 동독의 사회통합당(SED)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및 전체주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

심역할을 한 그들의 지위가 고려되었기 때문이다.7)

예컨대 베를린 주의 경우 동독 인민경찰의 임용을 위

한 인사위원회 참조사항에서 ‘동독경찰의 고위직 소속

경찰관은 동독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관련하여 민

주주의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한 원칙적으

로 베를린 경찰의 고위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13]. 그에 따라 고위직에는 서

독출신 인사들로 채워졌으며, 때문에 각 경찰서 과장

급 이상은 전원 교체되었다[14]. 이러한 이유로 통일

이후 상당기간 동안 중앙요직은 서독출신 인사들에

의해 채워졌다.

고위직 경찰간부의 경우와 달리, 동독의 인민경찰

조직 및 인원은 원칙적으로 동독의 신연방주 경찰에

그대로 인수되었다. 하지만 통일독일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한 구동독경찰들은 재임용심사를 받아야 했다. 심

사의 기준은 적성, 능력, 전문성뿐만 아니라 연령(50

세미만), 계급(경정이하) 그리고 슈타지와의 연루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실제로 50세 이상 경찰관

은 전원 해고되어 통일 후 10년간 정년퇴직(60세)한

경찰관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15].

재임용심사는 72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에 대한

답변내용을 근거로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16]. 7

7) 동독경찰의 상당수는 경찰통합 과정에서 동독의 고위직

경찰이 다시 독일 통합경찰의 지휘관으로 올 것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동독의 고위직 경찰관

중에는 기회주의자가 있었기 때문에 서독의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자가 통합경찰의 지휘관이 될 수 있

음을 우려했다. Holecek, Der Zug zur Einheit kommt

auf Tempo, in: Deutsche Polizei, Zeitschrift der

Gewerkschaft der Polizei, Nr. 6, 39. Jahrgang 1990, 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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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적사항, 인민경찰

임용 이전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인민경찰 임용이전

활동, 직업교육과 인민경찰에서의 경력, 최종계급, 최

근 직무, 1989년 11월 9일 이후 자신의 인사문서 수정

여부, 향후 직무에 대한 특별 희망사항, 범죄경력, 동

독 사회통합당에서 1989년 11월 9일 이전에 어떤 활

동을 담당했는지, 구 국가안전부(슈타지)에서의 또는

이 기관의 산하기관 혹은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기관

에서의 활동 여부, 인민경찰 재직시 증거조작 혹은 이

외의 방법으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형사소

추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등이다[17].

재임용여부를 심사하게 될 인사위원회는 각 주별로

내무부, 경찰관서 등에 내무고위관리, 고위경찰관, 경

찰노조대표, 내무부 인사위원 등과 이들의 공정성 여

부를 담보할 수 있도록 법률가 및 교회 등 민간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심사위원회는 질문서 내용을

토대로 경찰관의 재임용여부, 부여할 계급 등을 결정

한 후 추가로 슈타지와의 관계를 “슈타지자료관리청

(GAUK)”에 의뢰하여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다. 심

사의 기준으로는 권한의 남용, 인권침해, 경찰임무의

침해적 수행, 1989년 10월 및 11월의 직무수행에서의

태도 등이었으며, 그 외 슈타지 활동 여부를 넘어 국

방·국경문제·구금 등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관한 박사

학위 논문까지도 심사하였다[18]. 재임용심사는 그렇

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과거가 있으면 안 되는지

가 아니라 어떤 성향을 가져야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수된 67,356명의 동독 인민

경찰관 중 85.6%에 해당하는 54,944명이 통일 독일경

찰에 재임용되었다[19]. 전체적으로는 구동독 공무원

200만 명 가운데 140만 명이 해임되었다고 한다[20].

3.2 서독경찰에의 동화를 위한 동독 인민경찰

의 재교육

한편 위와 같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임용되었다

고 하더라도 통일독일의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기 위

해서는 서독기준의 교육이수를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구동독 경찰에게도 새로운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

었다. 이를 위해 서독의 강사인력이 대거 투입되었다

[21]. 이는 동독의 인민경찰은 시민의 경찰이 아니라

국가안전부의 ‘연장된 팔’로 기능하였다는 점에서 민

주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동독주민들은 1989년 10월 7일과 8일의 반정부시위

과정에서 보여준 구동독 인민경찰의 행태에서 구동독

인민경찰을 불신하는 것을 넘어 적대시하고 있었다[2

2]. 따라서 국가의 경찰이 아닌 시민의 경찰로 거듭나

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였다. 또한 구동독 경찰의 경찰

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서독경찰과 비교하여 충

분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23]. 베를린 경찰을 예

로 들자면, 서베를린 경찰은 당시까지 2년 6개월간,

총 2,274시간의 이론과 2,096시간의 실무로 이루어진

경찰관 양성 교육을 받았는데 비해, 동베를린 경찰의

경우 이론교육만을 따지더라도 단지 599시간에 불과

했다. 게다가 이 중에서도 113시간은 맑스-레닌주의

에 관한 사상교육이었다. 따라서 실제 이론 교육은 서

독 경찰의 이론교육 시간의 12.1%에 불과한 486시간

에 불과했던 것이다[24]. 나아가 교육은 동서독 경찰

간의 동화를 통한 경찰의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였

다. 베를린 경찰의 경우 1990년 9월까지도 여전히 동

서 베를린 경찰이 “머리에 서로 적으로서의 이미지”

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25].

교육은 일반적으로 먼저 적응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본교육이 있었다. 베를린의 경우 우선 동베

를린 경찰관 전원에 대해 4주간(120시간)의 적응교육

이 실시되었다. 적응교육은 계급에 관계없이 인수경찰

관 전원에 대해 자유민주사회의 법체계 및 사회에 대

한 소양위주의 내용으로 3-5주간 신연방주 또는 서독

의 자매주 경찰학교에서 이루어졌다. 기본교육은 1년

동안 각 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1주일에 1회

씩(08:00-18:00) 경찰학교에 출석(연 42회)하여 수업을

받게 되어 있었다[26]. 이러한 교육은 하지만 교육차

출(연간 약 2,700명)로 인한 치안공백이 초래할 우려

가 있었다. 때문에 연방내무부장관회의에서 추천된 3

년간 받게 되는 신임교육의 내용을 1년에 끝낼 수 있

을 정도로 압축시킨 자료를 만들어 교육생에게 배포

하여 자율학습을 통해서도 교육내용을 숙지케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교육은 교육기간 중 3회의 중간시험과 교육 종료시

이루어지는 졸업시험으로 평가되었는데, 중간시험에

서는 약 15%, 졸업시험에서는 약 10%가 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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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한 교육생들은 1회의 재시험 기회가 주어졌으나,

다시 탈락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경비경

찰(청사경비 등) 또는 기능직으로 활용되었다. 젊은

동독경찰관은 교육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고령층에서

는 수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27].

3.3 구동독 경찰의 흡수·활용상의 문제점

이처럼 구동독 경찰을 흡수·활용한 것은 현실적으

로 구서독의 경찰력만으로 구동독지역 전반에 발생하

는 안전의 공백을 메우기 어려웠기 때문에 필요불가

피한 조치였다. 여기에는 또한 실업문제와 같은 사회

적 이유도 고려되었다.8)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 90%에 달하는

구동독 경찰을 흡수함에 따라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

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인수된 동독경찰관에

게 지급할 통일 독일경찰관의 복장이 충분히 준비되

지 않아 통일 후 약 1년 동안은 기존 동독 경찰관 복

장에 모자의 표지만 바꿔서 착용한 채 근무하는 상황

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28]. 베를린의 경우 이 때문에

“제복과 무기로 뒤덮혀 있지 않은 도시”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29].

또한 통일 독일경찰관으로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심

사를 받아야 했는데,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 그 기간

동안 동독경찰관들은 자신이 경찰관으로 재임용될지

여부에 대해 많은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는 유능한 경찰관들로 하여금 사기업 등으로 이직하

게 만들었다. 또한 50세 이상 경찰관은 해고를 원칙으

로 했기 때문에 경찰조직내 심각한 연령불균형 사태

가 초래되었다[30].

8) 그럼에도 많은 구동독 경찰 특히 상급경찰관들이 스스로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회연금제도가 뒷받침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구동독 경찰의 경우 50세

이상이거나 최소 25년간 근무한 경우 연금의 수혜대상

이 되었다. 또한 법적 연금수령 연령 5년 전이라도 남자

의 경우 총 25년, 여자의 경우 20년간 근무한 경우 마지

막 12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

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덕택으로 구

동동지역 튀링엔 주 3개 경찰관서에서는 원래 13,000명

에 달했던 경찰관이 1990년 말에는 7,000명으로 줄었다.

Michael, Lage und Situation in der Polizei der fuenf

neuen Bundeslaender, in: PFA 3/1991, 231면; Grube,

Der Aufbau neuer Polizeibehoerden – Probleme und

Perspektiven, in: PFA 1/1991, 109-110면.

구동독시절 이루어졌던 인민경찰에 대한 정치적 세

뇌도 동서독 경찰간 융화를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통합을 저해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동독

경찰관들의 경찰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현저히 낮았다

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하급직의 경우 두드러

졌다. 예컨대, 술집에서의 싸움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사소한 사안들의 경우에도 현장에 출동한 구동독출신

경찰은 독자적인 결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들은

이런 경우 상부에 어떤 상황을 보고하고, 개개의 경우

에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심지어 어떤 딱지를 끊어야

할지에 대해서까지 지침을 받아 행동하려고 했던 것

이다[31].

4. 결론: 우리나라 경찰에의 시사점

한 연구에 의하면 통일과도기 북한 지역내 소요와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략 11만 명 정도의 경찰

력이 필요하다고 한다[32]. 이는 북한의 현재 인구를

약 2,400만 명으로 추정하고 통일에 따른 혼란상황임

을 감안하여 최소 7만 명에서 10만 명의 경찰이 필요

하다는 계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9) 그러면 이

러한 경찰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이 인원을 통

일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남한에서 전

부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바로 이

점에서 독일 통일에 따른 구동독 경찰의 흡수 사례는

9) 남한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비율은 약 500명이다. 통

일에 따른 북한지역의 혼란을 감안하여 북한지역의 소

요경찰력을 평화시 남한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의 2분

의 1수준인 250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비상상황이

라는 점에서 평화시의 2배 정도의 인력이 소요될 것이

라는 판단에서다. 그에 따르면 북한지역 각 경찰관서에

배치되어야 할 경찰관은 약 10만여 명에 이른다. 그렇지

않고 선진국 수준인 경찰 1인당 담당인구를 350여명으

로 한다면 68,720명으로 약 7만여 명의 경찰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경찰기구인 인민보안부에는

12개의 인민보안국, 200여개의 인민보안서, 4,000여개의

보안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약 23만여 명의 보

안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와 비교했을 때 11만명의 소요

경찰력은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의 인민보안부에 대해서

는 정영태 외,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

화 종합연구: 당·정·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관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1, 9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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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참고해야 할 좋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서독경

찰은 경찰통합을 주도하면서 동독지역의 인민경찰을

일정한 요건 하에 선별하여 통일독일의 경찰로 재임

용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의 경우도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높은 치안수

요에 비해 경찰인력의 절대적 부족사태를 겪을 것으

로 예상할 때, 북한 인민경찰을 재임용하여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인민보안원의 경험을 활용함은

물론 풍부한 치안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욱 필요하다. 그들의 경험과 정보는 불필요한 시행착

오를 줄여 신속한 치안질서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분단이 60여 년째 계속되면서

남북한 주민들간의 사고방식, 가치관, 문화, 생활 습관

등의 차이에 의한 이질감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의 경

험은 불필요한 마찰 등을 방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남한의 경찰이 ‘정복자’가 아니라 동료경

찰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찰간

원활한 동화를 촉진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나

아가 이는 북한지역 내 실업자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10)

둘째, 인민보안원의 활용은 북한 주민들의 위화감

을 방지해 줄 것이다. 이는 독일통일에서 서독주도로

통일이 추진된 관계로 야기될 수 있는 동독 주민들의

위화감을 방지해 주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남북한 통

일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인민보안원

도 결국 북한주민이라는 점에서 그들을 전부 배제해

버린다면 이는 남북 주민간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인민경찰을 재임용하지 않고서는 필요

한 경찰인력을 제대로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북

한 인민보안부의 보안원은 현재 약 2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탈경찰화로 순수 경찰기

능에 속하지 않는 주민등록업무, 건설, 자재관리, 산업

감찰, 철도안전, 지하철도관리, 국토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보안원을 제외하면 그 수는 크게 줄어들 것

이다. 2001년 한 연구에 의하면, 순수 경찰업무에 종

10) 이와 같은 취지로 이송호, 통일과도기 대북치안요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연구, 경찰학연구 제12권 제3호(2012.

9), 322면.

사하는 인민보안원은 약 8만명 정도로 추정한 바 있

다[33]. 이후 시간의 경과 및 그에 따른 보안원의 증

가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을 추정할 때에도 8만5천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인민경찰의 흡수는 객관적인 재임용의

기준 및 그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할 인사위원회를 통

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50세 이상의 구동독의 인

민경찰관은 전원 해고되었던 것처럼 재임용의 기준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럼에도 슈타

지와 같은 비밀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결코 간과하

지 않고 확인함은 물론, 재임용시에도 슈타지와의 관

련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재임용에서 배제시켰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체제유지 기관에 종사한 사

람으로서 공산당체제를 수호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

니라 그 과정에서 주민에게 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

해서는 끝까지 조사·확인하였던 점을 유의해야 할 것

이다. 끝으로 통일이후 동독지역에 대한 치안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독경찰관을 그대로 흡수하였으나, 그들

이 민주법치국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교육 및 기

본교육 등 내적통합을 위한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

시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경찰이 자칫 시민의 기본

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도 마찬가

지로 유념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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